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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2024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가격탄력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격탄력제를 도입한 11개 시·도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 
300명의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욕구 요인, 선택 가능 요인, 품질 선호 요인, 

제도 요인이 가격탄력제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
다. 분석 결과,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이용자 등급이 
높을수록 가격탄력제 적용의 승산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품질 선호 요인과 제도 요인은 가격탄력제 적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품질 경쟁에 따른 이용자 선택을 활성
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성, 이용자 계층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그리고 타 서비스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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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24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가격탄력
제가 어떤 이용자에게 선택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격탄력제는 서비스 품질에 따라 
이용자가 더 높은 가격을 내고 더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 기간이 짧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가격탄력제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나 지역별 제도 설계 방식의 차이는 가격탄력제 서비스 이용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고 이용자가 그 
차이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구매력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수준이 나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가격탄력제는 모든 서비스
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이용 수요가 충분하고 서비스 종류
나 품질 차이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큰 신규 서비스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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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바우처 방식의 프로그램 도입과 확장으로 발전해왔다. 바우처의 도입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의 보편성, 

공급자 품질 경쟁,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제도적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아닌 
서비스 욕구와 구매력이 있는 일반 국민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제공기
관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와 공급 경쟁을 유도하였으며, 이것이 이용자 측면에서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선택권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강혜규 외, 2012; 이재원, 2011). 

그러나 사회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바우처 프로그램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난 것이 사실이다.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양적 팽창은 있었으나 그 대상은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되었고, 정부가 서비스 가격을 
통제하는 준시장(quasi-market)체계 하에서는 공급자 간 자유로운 품질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웠다. 지역별로는 
공급 시장 규모가 정부 예산에 의존적으로 결정되면서 영세한 제공기관 간 과잉경쟁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공급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안수란 외, 2023; 전용호, 이민홍, 2018).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균등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장에서는 바우처 서비스는 저소
득층에게 제공되는 저품질 서비스라는 다소 왜곡된 인식도 형성되었다. 그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대표적인 예가 
2007년에 도입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1)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3년 국민 누구나 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사회보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지역사회서
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가장 활성화 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가격탄력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가격
탄력제는 특정 서비스의 가격을 단일가격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 서비스 등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조건을 전제로 서비스의 가격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
부, 2024). 서비스 가격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자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품질 경쟁
을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신청 기준에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욕구 또는 필요가 있는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체계로의 실질적인 전환을 
이루고자 하였다.

가격탄력제 도입의 가정에는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기대 원리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함께 능동적 소비자로 
사회서비스 이용자 특성이 변모하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2023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의 내용, 기관, 인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공급자에 대한 품질관리 및 관리
감독 강화가 국민이 인식하는 정책 노력 우선순위에서 1,2순위를 차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유휘 외, 2023). 가격탄력제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능동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다양한 서비스 중 비용 대비 자신의 욕구 충족과 편익을 가장 높게 만드는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며, 편익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이 쉽게 실현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우선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의 편익(품질)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김민영 외, 2011; 신창환, 2013). 이러한 정보 비대칭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발굴하고 기획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이다. 지역 주도성 강
화,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이용자의 보편화와 능동적 소비자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였다(안수란 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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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더 많은 공급자가 이용자를 역선택하는 문제이다(김인, 2010). 현장에서는 공급자가 서비스 정보에 취약한 
기존의 복지서비스 수급자나 일반 서비스 이용자를 바우처 시장으로 유인하면서 수요를 의도적으로 창출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인서비스인 사회서비스는 경험재적 성격을 지니므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편익을 확인할 수 있는 특성도 있다(김순양, 2019). 또한 대부분의 이용자가 저소득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선택 
자체에 대한 경제적 제약이 있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용자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공급 
경쟁이 바우처 시장에서 실제 존재하는가도 오랜 논쟁거리였다(김은정, 김유리, 2020; 신창환, 2013). 이러한 
한계는 이용자 선택권을 기반으로 한 가격탄력제의 원활한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이용자가 어떤 특성과 조건에서 가격탄력제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
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정책적 수단으로 가격탄력제의 가능성
과 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경험적 근거는 사실상 전무하였다. 정책적 
관점에서 가격탄력제가 시범사업 형태의 도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이용자의 선택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제도의 안착과 확장성 논의를 위해서 중요하다. 좋은 의도를 바탕으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행동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탄력제 서비스 
이용은 품질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택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한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 연구에서
도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선택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가격이 고정된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 또는 지불 의사로만 선택 행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품질 차별화에 따른 이용자의 추가 지불 의사와 실질 
구매 행위의 관계는 제한적으로 밝혀져 왔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 바우처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선택권 
논의를 이론적으로 한층 확장할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가격구조 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초 자료로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가격탄력제 도입 경과 및 논쟁

가격탄력제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인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 수단 중 하나이다.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 서비스 등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조건을 전제로 서비스의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아동․청
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격탄력제를 우선 도입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타 사업으로의 단계적 
확장을 계획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언어, 놀이, 음악, 미술,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기본 서비스와 사회성 향상, 부모교육으로 구성된 부가 서비스가 있으며, 주 1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11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가격탄력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하였으며, 2025년에는 
경북, 대전, 세종으로 확대되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시범사업의 대상이 된 이유는 서비스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가격탄력제 적용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타 사업과 비교하면 대기수요가 많아 충분한 서비스 실수요가 존재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공급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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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격 차별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서비스 품질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제도 시행의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안수란 외, 2023). 

그러나 가격탄력제가 완전히 새로운 정책 개념은 아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가격 규제 완화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및 제공기관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전략은 2013년에 가격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시범 
적용을 통해 실시된 바 있다. 가격자율화는 제공기관이 서비스의 가격을 제공인력의 전문성이나 현장 서비스 
제공 경력, 부가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기준가격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2013년에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이행되었으나 전국적으로 
확대되거나 안착하지는 못하였다. 가격탄력제는 가격자율화와 개념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내용적으로는 가격 
범위의 제약이 완화된 점,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적용 조건이 구체화 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제도 
경험으로 인해 도입 초기부터 가격탄력제 논의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적 논의보다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가격탄력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가격탄력제는 도입 전부터 찬반 논쟁이 활발하였다. 가격탄력제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은 정부 주도의 경직적인 바우처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바우처로 도입된 이래 가격 인상이 15년 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사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통제됨에 
따라 고품질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
는 발달재활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2) 등의 유사 서비스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됨에 따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제공인력들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더불어 민간자격증 난립에 
따른 서비스 품질 하락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었다(김은하, 2018; 서동민 외, 2020).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탄력제
는 특히 공급자 측면에서, 일반 시장 가격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 책정으로 제공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능한
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 부산과 같이 가격탄력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한 지역에서는 전문성 있는 제공
인력의 채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체감도도 높아진다는 장점도 확인되었다(안수란 
외, 2023). 

반면, 가격탄력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가격탄력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핵심 쟁점은 가격탄력제 적용으로 상승된 
가격에 대해 정부지원금은 고정한 채 비용 부담의 책임을 이용자 또는 공급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은 높은 가격의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이용자의 계층화를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김향미, 2023). 또한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을 일단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농어촌 등 공급 
과소 지역에서는 전문성 강화와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가격탄력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지적
도 있었다(안수란 외, 2023). 중앙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지자체가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공급 경쟁이 발생하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독려하면서 
지역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가격탄력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이므로 서비스 기획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과 자율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지역별 가격탄력
제 설계 방식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서비스 가격의 범위이다. 2024년 기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의 표준모델 가격은 월 18만 원이지만 지역주민의 수요, 서비스 공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최대 가격 

2) 2022년 도입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2025년 폐지되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에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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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최대 상한 가격은 19.2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둘째, 등급별 가격체계이다. 기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소득에 
따라 이용자를 3~5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소득 상한은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를 적용하고 있었다. 소득 
기준의 상한은 다수의 지역에서 폐지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기존의 소득 기준 상한을 유지(예: 기준중위소득 
140%, 160% 이하)하거나 다소 완화된 기준(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으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은 등급별 상한 가격에 차등을 두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은 저소득층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한 가격도 높아지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이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여도 가격의 상한이 
등급별로 달라진다. 셋째, 탄력제 적용 요건이다. 가격탄력제는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기관의 우수성이 적용의 
핵심 요소이다. 다수의 지역이 민간자격 폐지, 별도 자격기준 도입 등을 통해 가격탄력제 적용 인력에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자격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기존 자격체
계를 유지한 지역은 서비스 상한 가격도 낮게 설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지역별 가격탄력제의 설계 특성의 
차이는 가격탄력제 서비스 이용 행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제공인력 전문성 
기준이 강화된 지역일수록, 서비스 가격이 낮게 설계된 지역일수록, 서비스 가격 폭이 작은 지역일수록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아져 가격탄력제 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이용자 선택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기존 복지서비스와 구별되는 특성은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가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
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보조금이나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사회복지기
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접적 지원 방식과 달리,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에게 직접 
구매권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익이 이용자의 선택에 의존하게 하는 특성을 가진다(김민영 외, 

2011). 정부는 공급 정책을 통해 일정 시장 요건을 충족한 공급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선택을 받기 
위한 공급자 간 사이의 경쟁이 증가하면, 높은 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시장이 형성된다(강혜규 

지역 서비스 가격범위 소득 기준 상한 등급별 상한가격 제공인력 자격요건2)

(탄력제 적용 인력)
부산 월 18~27만원 없음 차등 강화
대구 월 18~21.6만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동일 유지
광주 월 18~21.6만원 없음 동일 유지
인천 월 18~24만원 없음 동일 강화
울산 월 20~24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동일 강화
경기 월 18~25만원 없음 동일 강화
강원 월 18~28만원 없음 차등 강화
충북 월 18~20만원 없음 동일 강화
충남 월 24~28만원 없음 동일 강화
전남 월 16~19.2만원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동일 강화
전북 월 18~24만원 없음 동일3) 강화

주: 1) 2025.2월 기준정보를 참고하여 정리함.
   2) 가격탄력제 도입의 선제 조치로 제공인력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지역도 강화로 구분함.
   3) 전북은 등급별 상한가격은 동일하지만 1등급의 정부지원금을 높여 본인부담률을 낮춤. 
출처: “가격탄력제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연구”, 어유경 외, 2025b,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바탕으로 재정리함.

표 1. 지역별 가격탄력제 설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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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2). 가격탄력제는 제공기관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그에 따른 공급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선택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서 이용자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도
의 도입 시점부터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다(김민영 외, 2011; 김인, 2010; 신창환, 2013).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선제 조건은 공급자 간 경쟁이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의 서비스 공급자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지역 내에 존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의 시장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 공급 경쟁은 다른 한편으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품질, 가격 등이 공급자 
간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순양, 2019). 이러한 서비스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이용자
가 그 정보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선택권이 발휘된다. 이용자의 구매 능력도 
필수 조건이다. 이용자의 구매 능력이 제한되면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하더라도 결국 낮은 가격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선택권 실현 정도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강현주, 2016; 김인, 2010; 조한라, 여영훈, 2017). 

김순양(2019)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들은 제공기관의 수로 보면 외형적으로 공급 경쟁이 있어도 공급기관 
당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경쟁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쟁성의 정도가 공급지역의 범위 설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쟁 시장의 형성을 명확히 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의 정보 취득 및 해석 능력이 낮고, 정부 지원도 실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가격 차별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바우처 제공기관의 규모가 영세하여 서비스 정보 제공에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고, 실제로 공급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이용자 선별(cream skimming)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이용자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 심리지
원 서비스의 경우 제공기관 등록제로 운영되어 시장 진입이 쉬운 편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중에서는 어느 정도 
공급 경쟁이 존재하는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공급 경쟁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
역에서는 서비스 수요가 낮아 공급기관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에 공급 취약지역의 공급자에 
대한 별도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3) 서비스 내용 및 공급자(기관, 인력)에 대한 세부 정보는 시도가 
운영하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웹사이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웹사이트, 제공기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
된다.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 전 지역 내 공급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받게 되며,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된 온라인 정보나 기관 직접 연락을 통해 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의 양과 질 수준은 기관 소재 지역, 조직형태, 기관 규모, 이용자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어유경 외, 2025a). 한편, 이용자 구매 능력과 관련하여 저소득계층
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1등급 이용자가 18.4%, 이들을 제외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이용자가 73.5%를 차지하여 사실상 
저소득층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안수란 외, 2023). 다만 소득에 따른 등급 분포가 지역별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구매력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부는 2023년부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공급 기반(인프라)이 취약해 서비
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농어촌, 도서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인근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점기관
으로 지정하고, 거점 제공기관이 취약지역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출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보건복지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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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서비스 품질, 가격, 이용자 선택

가격탄력제는 이용자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에 더 높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선택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고전적 경제이론으로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선택
지 중에서 비용 대비 가장 유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개인은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선택 행위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주체이며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은 편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동일한 비용 대비 품질이 높으면 편익이 
증가해서 이용 확률이 높아지고, 품질이 낮으면 편익이 감소하여 회피 확률이 높아진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쟁
과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바우처 정책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이론이다. 경쟁과 선택 모델은 이용자가 좋은 서비스
를 선택하게 되면 낮은 품질의 기관은 도태될 것이고 경쟁을 통해 결과적으로 평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
는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Le Grand, 2007; 김은정, 김유리, 2020). 

합리적 선택이론은 비용-편익 비교가 핵심으로 서비스 가격(비용) 대비 품질(편익)에 대한 이용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바우처는 대표적인 제3자 지불(third-party payment)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서비스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고 정부가 공공 재정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격과 품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는 이용자 선택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고되는 서비스 오남용이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실제 가격을 거의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Cutler & Zeckhauser, 2000; 

Sohn & Jung, 2016). 이 때 정부는 통상적으로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을 통해 서비스 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서비스 선택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한다(Johansson et al., 2023). 바우처 사업의 경우, 

전체 이용량이 정부 재정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와 같은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그러나 본인부담률이 서비스 가격의 10~30% 수준으로 낮아 실제 가격 인지가 낮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탄력제는 가격이 서비스 품질을 나타내는 직접 신호로 작동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별
성이 있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동결하고 품질 격차에 따른 서비스 비용을 온전히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높은 가격=높은 품질이라는 신호가 분명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상승하는 것이므로 가격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지역사회서비스 가격구조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송헌재 외(2016)의 연구는 심리치료나 상담과 같은 전문서비스의 본인부담률이 상승할수록 
이용자 수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이용자가 높은 가격=높은 품질 신호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는 경험재, 신뢰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 
이용 전에는 품질 판단이 어렵다. 품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와 가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가격탄력제 서비스를 선택할 유인은 낮아질 것이다. 이 맥락에서 가격탄력제 서비스 선택 
행위 자체를 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거주 공간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서 이용자가 계산하는 편익에는 서비스 품질 외에도 물리적 접근성에 따른 편리함과 같은 편익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김은정, 김유리, 2020).

실증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에 따른 이용자 선택을 다룬 기존 연구는 대부분 사회서비스 품질과 지속 이용 
의향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실이용자가 연구 대상이었다. 일반 재화와 달리 
사회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관계 서비스의 무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가지고 
품질을 정의하기는 어렵다(이혜정, 2014). 이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은 Parasuraman 외(198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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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SERVQUAL 모델을 활용하여 측정되어 왔다(김은정, 정은아, 2012). 이 모델은 서비스 품질이 소비자가 
기대한 수준과 실제 경험의 차이로 결정된다고 보고,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주관적 품질평가에 초점을 둔다. 

SERVQUAL은 신뢰성(reliability), 응답성(responsiveness), 공감성(empathy), 보증성(assurance), 유형성
(tangibles)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Parasuraman et al., 1988). 신뢰성은 약속된 서비스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수행하는 능력, 응답성은 이용자 요청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능력, 공감성은 개별 이용자에 대한 
배려와 맞춤 능력, 보증성은 직원의 전문성, 예의 및 신뢰감, 유형성은 기관의 시설, 장비 등 물적 요소를 의미한다. 

김은정과 정은아(2012), 이혜정(2014), 김가희와 박수지(2019), 오문준(2020) 등 다수의 연구가 SERVQUAL로 
측정된 품질 차원 중 서비스 재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서비스 품질이 높다고 인식하면 
높은 서비스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로 연결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러나 지속 이용 의향과 더 높은 수준의 이용료
를 지불하고 이용하겠다는 의향은 다른 것으로 후자의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 품질과 지불의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발견된다. 남재욱과 한기명
(2022)은 재가방문요양서비스의 지불의향비용(WTP)에 기초하여 사회서비스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서비스 이용
자가 미이용자보다 더 높은 지불의향비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용자 중에서는 경험한 서비스의 질이 높았던 
이용자의 지불의향비용이 높은 것을 밝혀냈다. Amilon 외(2020)의 연구에서는 재가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수반될 경우 추가 지불의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수란 외(2023)의 연구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지불의향을 직접 조사한 연구로 의미가 있다. 이용자의 48%가 현재 수준으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도 
본인부담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8.4%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가격탄력제 도입을 
위한 객관적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서비스 품질 수준에 따른 이용자의 높은 지불의향이 
실제 구매 행위로 나타나는지 밝히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서비스 품질 외에도 서비스 지불의향금액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격 정책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노인 돌봄 서비스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분석 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이용자의 성별, 연령, 소득수
준, 건강상태가 서비스 지불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권진희 외, 2024; 남재욱, 한기명, 

2022; 유은영, 고재욱, 2025; Fu et al., 2018). 아동 분야에서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 한정되어 연구가 수행되었
는데, 아동 연령, 양육자의 취업상태 및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선욱, 2011; 조인경, 이진화, 2017).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아동 대상 서비스의 경우 노인, 장애인 
대상 서비스에 비해 지불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사회서비스 영역별 지불의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동 교육지원 및 돌봄, 보육 서비스의 지불의향이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안수란 외, 2021). 김진과 송헌재(2010)는 지역사회서비스의 대상별 지불의향 조사를 바탕으
로 아동 서비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결과를 분석하면서, 아동 서비스는 이용 가능 소득계층을 더욱 확대
해 차등부과를 통한 차별적인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사회투자론 관점에서 
이러한 아동 서비스 수요의 낮은 가격탄력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 서비스를 현재 소비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여 이용자가 단기 가격 상승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가격탄력제 서비스의 적용 요인은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선택과 경쟁을 
핵심 원리로 하는 바우처 제도의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품질 차별화와 지역 특수성을 강조하는 가격탄력제의 
제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특성을 가진 이용자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라
는 기본적인 요인과 더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요소가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 지역의 
수요와 공급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설계 특성, 그리고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 과정에서 품질을 중시하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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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가격탄력제 서비스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격탄력제 서비스 
적용 요인을 욕구 요인, 선택 가능 요인, 품질 선호 요인, 제도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검증해 보았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의 분석 자료로는 ‘가격탄력제 모니터링 및 추진현황 성과분석 연구’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이 수집한 이용자 실태조사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행정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실태조사는 모집단 확보를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얻어 가격탄력제를 실시하는 11개의 시도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 명부를 구득하였다. 이용자 명부 추출 시점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
까지이다. 해당 기간 11개 시도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총 이용자는 42,897명이었으며, 표본 규모는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총 300명으로 결정하였다. 표본은 지역 변수를 활용하여 제도 설계 유형별 비례배분 후 
분석의 유효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탄력제 서비스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균등할당하였다. 제도 설계 유형은 
지역별 가격탄력제 설계 특성을 토대로 4개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분석 변수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지역별 설계 특성은 시도별 가격탄력제 서비스 기준정보를 수집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층화 기준에 따라 배분된 최종 표본에 대해 각 세부층 내 개별 대상자에게 무작위 번호를 부여한 
후 단순무작위추출을 통해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응답 대상은 서비스 선택 행위를 직접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이다. 실태조사는 연구진이 작성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2025년 4월 2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IRB 승인(제2025-014

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조사자료는 익명화 작업을 거쳐 정책보고서 및 논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
다. 

2. 분석 변수

이 연구는 이용자의 가격탄력제 서비스 적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영향 요인을 크게 욕구 요인, 선택 가능 요인, 품질 선호 요인, 제도 요인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
다. 구체적인 변수 설명은 아래와 같다.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이용자의 가격탄력제 서비스 적용 여부로4) 변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된 행정정보를 활용하였다. 이용자의 가격탄력제 서비스 적용 여부는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제공기관에서 시스템에 입력한 이용자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입력 정보는 해당 시점에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거나 

4)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가격탄력제는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모두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지자체가 정해놓은 요건을 갖춘 제공기
관과 제공인력이 가격탄력제 적용 여부를 선택해서 등록하면, 이용자는 서비스 선택 과정에서 그 정보를 활용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사회서비스 전
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된 가격탄력제 서비스 적용 여부는 이용자의 자발적 선택 뿐 아니라 비자발적 선택 행위를 모두 포함한 결과일 수 있다. 이
에 이 연구는 ‘선택’이 아닌 ‘적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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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약한 이용자 정보를 포함한다. 가격탄력제가 적용된 서비스를 이용하면 1, 아니면 0으로 코딩하였다. 

나. 독립변수

1) 욕구 요인

욕구 요인은 이용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서비스 필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특성으로 구성된 요인으로, 성별, 

연령, 장애유무, 서비스 이용기간을 포함한다.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성별은 남성(1), 여성(2),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조사시점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장애유무와 서비스 이용기간은 서비스 필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이다. 장애유무는 심한 또는 심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이거나 미등록 장애인이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있다(1), 그렇지 않으면 없다(0)고 코딩하였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연속형 변수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최초 이용연월을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서비스 표준모델 기준정보에 따르면 아
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간은 1년이지만 서비스 지속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기간이 길면 서비스 필요 수준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2) 선택 가능 요인

선택 가능 요인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지역 내 공급 경쟁 수준, 

이용자 소득수준, 서비스 정보 인지를 포함한다. 먼저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공급 경쟁이 
발생하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가격탄력제에 따른 선택권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지역(시도) 내 이용자 
수 대비 제공기관의 수, 즉 제공기관 당 이용자 수를 공급 경쟁 수준 변수로 측정하였다. 이용자 수와 제공기관 
수는 명부 추출 시점(2024년 1월~2025년 2월)의 서비스 실 이용자와 실 제공기관 수를 의미한다. 제공기관 당 
이용자 수가 낮을수록 공급 경쟁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5) 다음으로, 이용자의 소득수준은 구매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소득수준은 변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이용자 등급 행정 변수를 활용하였다. 시스템에서 1등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등급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의미하며, 3등급 이상부터는 지역별로 상이한 소득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 표본에서 3등급 이상 이용자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을 1등급과 2등급 이상의 
두 범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정보 인지는 가격탄력제에 대한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는가의 여부(정
책 인지)와 가격탄력제의 핵심 요소인 제공인력 자격 정보에 대한 인지 수준의 두 가지 변수를 포함한다. 정책 
인지는 설문조사 이전에 가격탄력제를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1,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0으로 코딩하
였다. 제공인력 자격 정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경력, 학력(전공, 학위), 보유 자격증 인지에 대한 이항형 
문항값 3개를 더하여 모름(0)~모두 알고 있음(3)의 연속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3) 품질 선호 요인

품질 선호 요인은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 시 품질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에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변수이다. 다만 본 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품질 중요도나 민감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품질을 고려한 이용자 선택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대체 

5)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시군구 단위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시도가 아닌 시군구 단위의 
제공기관당 이용자 수를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수집 데이터의 한계로 시도 변수를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보건사회연구 46(3), 2026, 28-49

38

활용하였다. 품질 선호 요인은 품질 기반 기관 선택과 인력 직접 선택의 두 가지 변수로 구성하였다. 품질 기반 
기관 선택은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 이유 문항을 활용하였다. ‘기관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또는 ‘기관의 제공인력
이 전문적으로 보여서’라고 응답한 경우 품질 기반 기관 선택(1)으로 코딩하였다. ‘사는 곳과 거리가 가까워서’, 

‘이전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이라서’, ‘주변의 추천으로’, ‘우리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기관보다 서비스 비용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한 경우 그 외(0)로 코딩하였다.6) 인력 직접 선택은 
이항형 변수로 직접 선택한 경우 1, 기관에서 지정해 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인력을 직접 선택한다는 것은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품질 선호의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품질 선호 요인의 변수는 
선택 가능 요인으로 포함할 수도 있으나 선택의 직접적인 이유가 품질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4) 제도 요인

제도 요인은 지역별 가격탄력제의 제도 설계 특성을 반영한 변수로 이 연구에서는 제도 설계 유형으로 조작화하
였다. 가격탄력제는 중앙정부가 표준모델을 만들어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는 
지역의 재정여건과 공급상황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요건과 서비스 가격은 동일하지 않다. 

가격탄력제 실행의 핵심적 요소는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력의 자격기준과 서비스 가격의 구조이다. 

먼저 자격기준은 자격강화와 자격유지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가격탄력제의 자격기준은 기존보다 
강화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두 가지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이 때, 자격기준 강화는 기존 서비스의 자격기준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격탄력제를 적용하거나,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인력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둘째, 가격구조는 등급별 가격체계의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와 최소-최대 가격의 
범위(가격폭)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등급별 상한가격의 차이가 없는 경우 균등가격형으로, 등급별로 상한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1등급에게 정부지원금을 보전하여 본인부담금액을 낮춰주는 경우 차등가격형으로 범
주를 나누었다.7) 가격폭은 대상 지역의 최대 가격과 최소 가격의 차이를 확인하여 중간값(4만원)보다 가격 폭이 
큰 지역은 넓은 가격폭형, 낮은 지역은 좁은 가격폭형으로 나누었다. 최종적으로 제도 설계 유형은 이 3개 차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4개로 구분된다: 유형 1)자격강화-차등가격-넓은 가격폭형(부산, 전북, 강원), 유형 2)자격강
화-균등가격-넓은 가격폭형(경기, 인천), 유형 3)자격강화-균등가격-좁은 가격폭형(충남, 울산, 충북, 전남), 유형 
4)자격유지-균등가격-좁은 가격폭형(대구, 광주). 

유형 1과 유형 2는 자격을 강화하면서도 가격폭을 넓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 신호가 
강한 지역 특성을 가진다. 단, 등급별 차등가격을 허용한 유형 1은 유형 2에 비해 가격탄력제 선택 시 소득수준의 
영향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 3은 자격은 강화했지만 가격폭을 좁게 허용하므로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 
신호가 비교적 약하다. 유형 4는 자격기준의 변화없이 가격폭을 좁게 허용하므로 가격차별화 신호가 가장 약한 
특성을 가진다.

6) 서비스 품질 개념을 보다 광의로 접근할 경우 물리적 접근성과 같은 요소도 포함할 수 있다. 주변의 추천과 이전 이용 경험이 있는 기관 이용도 서비
스 품질에 근거한 판단일 수 있다. 다만 가격탄력제가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전문성에 대한 서비스 품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다
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항목에 품질 선호 기준을 적용하여 코딩하였다.

7) 이는 바우처 총 가격에 대한 것으로 균등가격이더라도 등급별 본인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고소득층 이
용자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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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tata MP19.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
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가격탄력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에 
따른 제도 설계 유형과 가격탄력제 적용 여부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의존적 표본추출 설계를 따른다. 

이에 표본 선택 확률에 따른 추정의 편향을 보정하기 위해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표 3>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이다. 먼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이용자 중 64.7%가 남성으로 여성보다 많았다. 평균 연령은 만 9.39세(SD=3.22)이며, 연령 범위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초등 아동이 6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용자의 13.4%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평균 서비스 이용기간은 19.18개월(SD=12.90)이었다. 

이용자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지역 내 공급 경쟁 수준을 나타내는 제공기관 
당 이용자 수는 평균 18.53(SD=4.35)명이었다. 이용자 등급은 1등급 59.6%, 2등급 이상 40.4%로 기초수급자, 

차상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이용자의 가격탄력제 정책 정보 인지율은 45.6%였으며, 제공인력 자격
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은 평균 1.62(SD=1.34)점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35.1%는 제공인력 자격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가격탄력제 적용 여부 1. 적용 0. 미적용 
독립변수

 욕구 요인

성별 1. 남성 2. 여성
연령 만 나이
장애유무 1. 있다 0. 없다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 개월 수(조사시점기준)

 선택 가능 요인

이용자 등급 1등급(기초수급자/차상위)
2등급 이상(기초수급자/차상위 제외) 

공급 경쟁 수준 시도 내 실 이용자 수/실 제공기관 수(2024년 1월~2025년 2월)

정책 정보 인지 1. 알고 있었다 0. 모르고 있었다
인력 자격 정보 인지도 제공인력 자격, 경력, 학력에 대한 인지 수준(0-3점)

 품질 선호 요인
품질 기반 기관 선택 1. 품질 기반 선택 0. 그 외
인력 직접 선택 1. 그렇다 0. 아니다 

 제도 요인 제도 설계 유형

1. 유형1: 자격강화+차등가격+넓은 가격폭형 
2. 유형2: 자격강화+균등가격+넓은 가격폭형 
3. 유형3: 자격강화+균등가격+좁은 가격폭형
4. 유형4: 자격유지+균등가격+좁은 가격폭형 

표 2. 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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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우선순위로 두고 제공기관을 선택한 이용자 비율은 32.4%였으며, 제공인력을 직접 선택한 이용자 비율
은 62.9%로 나타났다. 가격탄력제 설계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유형을 살펴보면, 유형 2지역 거주 이용자가 
40.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유형 1과 유형 3(23.2%), 유형 4(13.0%)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표 4>는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용자 등급과 공급 경쟁 수준(r=-.2750, p<0.01), 

품질 기반 기관 선택과 서비스 이용기간(r=-.1227, p<0.05)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 정보 인지와 서비스 이용 기간(r=0.1380, p<0.05), 공급 경쟁 수준(r=0.1797, p<0.01), 인력 정보 인지
(r=0.3646, p<0.001), 인력 직접 선택(r=0.2688, p<0.001)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력 정보 인지는 서비스 
이용기간(r=0.1749, p<0.01), 인력 직접 선택(r=0.1952, p<0.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급 경쟁 수준
과 품질 기반 기관 선택(r=0.1796, p<0.01)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외, 성별은 연령(r=0.1623, p<0.01), 

인력 직접 선택(r=0.1391, p<0.05)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주요 변수들 간 상관계수는 0.8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변수 구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성 64.7

여성 35.3

연령
만 7세 미만(영유아) 13.6 9.39(3.22)

만 7~12세 미만(초등) 69.6

만 12세 이상(중고등) 16.8

장애 비율 13.4

서비스 이용기간 19.18(12.90)

공급 경쟁 수준
(기관 당 이용자 수)

18.53(4.35)

등급
1등급(기초수급자/차상위) 59.6

2등급 이상(기초수급자/차상위 제외) 40.4

정책 정보 인지 45.6

인력 정보 인지도

하나도 모름 35.1

1.62(1.34)
1개 항목 인지 10.4

2개 항목 인지 11.1

3개 항목 인지 43.4

품질 기반 기관 선택 32.4

인력 직접 선택 62.9

제도 설계 유형

유형1: 자격강화+차등가격+넓은 가격폭형 23.2

유형2: 자격강화+균등가격+넓은 가격폭형 40.6

유형3: 자격강화+균등가격+좁은 가격폭형 23.2

유형4: 자격유지+균등가격+좁은 가격폭형 13.0

주: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단위: %, 세, 개월, 명, 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가격탄력제 적용 요인에 대한 연구

41

3. 가격탄력제 적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 

<표 5>는 가격탄력제 적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가격탄력제 적용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욕구 요인인 연령, 서비스 이용기간, 선택 가능 요인인 이용자 등급으로 나타났
다. 품질 선호 요인과 제도 요인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연령과 서비스 이용기간은 가격탄력제 적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가격탄력제를 적용할 승산비는 약 12% 감소하며(OR=0.877, p<0.01), 서비스 이용기간이 
1개월 증가할수록 가격탄력제를 적용할 승산비는 약 14% 감소한다(OR=0.861, p<0.001). 반면, 이용자 등급은 
가격탄력제 적용에 매우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OR=11.084, p<0.001). 이는 이용자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할 경우 가격탄력제가 적용될 승산비가 약 11배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만 이용자 등급의 경우 신뢰구
간이 넓으므로 효과 크기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변수 OR 95% CI p_value

욕구 요인

성별(ref. 남성) 1.454 0.745 2.839 0.272 

연령 0.877** 0.795 0.969 0.010 

장애유무 0.714 0.262 1.950 0.511 

이용기간 0.861*** 0.818 0.906 0.000 

선택 가능 
요인

공급경쟁수준 1.054 0.957 1.162 0.284 

이용자 등급 11.084*** 4.881 25.170 0.000 

정책정보인지 0.884 0.433 1.807 0.736 

인력정보인지 1.183 0.931 1.504 0.170 

품질 선호 
요인

품질기반 기관선택 1.281 0.659 2.491 0.466 

인력 직접 선택 0.728 0.368 1.439 0.361 

표 5. 가격탄력제 적용의 영향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성별 연령 장애
유무

서비스 
이용
기간

공급 
경쟁
수준

이용자 
등급

정책
정보
인지

인력
정보
인지

품질기반
기관선택

인력
직접 
선택

성별 1 　
연령 0.1623** 1 　
장애유무 0.0065 0.0392 1 　
서비스 이용기간 -0.0538 -0.0682 0.0095 1 　
공급 경쟁 수준 0.0312 -0.048 -0.0271 0.0799 1 　
이용자등급 -0.0298 -0.1111 -0.0413 -0.0216 -0.2750** 1 　
정책정보인지 0.0229 -0.1058 0.0551 0.1380* 0.1797** -0.0079 1

인력정보인지 0.0185 -0.0731 0.006 0.1749* -0.0113 0.0128 0.3646*** 1 　
품질기반 
기관선택 0.0133 0.0277 0.0075 -0.1227* 0.1796** -0.0982 0.0761 -0.0755 1 　

인력직접선택 0.1391* 0.0533 -0.062 -0.0231 -0.0206 -0.0665 0.2688*** 0.1952*** -0.0397 1

주: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p<0.05, **p<0.01, ***p<0.001.

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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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가격탄력제 
적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증해 보았다.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도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표방하는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탄력제 적용 영향 요인은 욕구 요인, 선택 가능 요인, 품질 선호 요인, 제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가격탄력제 적용에는 욕구 요인인 아동 연령, 서비스 이용기간, 선택 가능 요인인 이용자 
등급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이용자 등급
이 높을수록 가격탄력제 적용 승산비가 높아졌다.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낮을수록 가격탄력제 적용 승산비가 높아진다는 결과는 김진
과 송헌재(2010)의 연구에서 언급한대로 예방적 투자 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아동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가격이 높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한 빠른 치료적 개입이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아동 서비스가 
본연의 목적과 더불어 교육과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부모(보호자)들에게는 
선택적 소비가 아닌 필수재적 성격의 소비로 인식되어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욕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단 유형, 연령대별 서비스 
공급의 특성, 부모(보호자)의 특성이 포함된 자료를 활용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이용기간이 길수록 가격탄력제 적용 승산비가 낮아지는 결과에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별 제도 도입 시점이나 서비스 이용 시작 시점의 차이에 따른 구조적 영향의 결과일 수 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제공기간은 최소 6개월 또는 12개월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연초(1,2월)에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며, 서비스 신청자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연중 추가 모집이 제한적인 편이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거주 지역에 가격탄력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가격탄력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장기 이용자가 가격탄력제 서비스와 기존 이용 서비스
와의 품질 차별성을 체감하고 있는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장기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가격탄력제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서비스라는 차별적 신호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동･청소년 심리지
원 서비스는 가격탄력제 적용 서비스와 미적용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품질 차별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 예로, 동일한 자격을 가진 제공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따라 
가격탄력제의 적용을 받기도 하고 적용을 받지 않기도 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격탄력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변수 OR 95% CI p_value

제도 요인

제도 설계 유형(ref. 유형1) 　
 유형2 0.864 0.337 2.220 0.762 

 유형3 0.903 0.302 2.697 0.855 

 유형4 1.534 0.537 4.386 0.425 

상수항 0.009 0.000 0.190 0.002 

모형적합도
N=300

Wald chi2(13)=73.75 Pseudo R²=0.260

주: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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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전문 인력을 선택해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가격탄력제 도입 전과 후의 차이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제도 도입기 특성에 따른 구조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미 기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가격을 더 지불하고 가격탄력제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신규 이용자에게만 높은 가격=높은 품질이라는 신호가 작동
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가격탄력제 적용 승산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서비스 이용기
간이 서비스 필요 수준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과 이해수준인 선택 가능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서비스 이용기간과 정보 인지 수준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종합하
면, 장기 이용자의 낮은 가격탄력제 적용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기존 계약으로 인한 시점 문제인지, 기존 서비스와 
가격 체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인해 나타난 역설적인 결과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향후 가격
탄력제가 안착된 후 그 영향력을 심도있게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용자 등급,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격탄력제 적용 확률이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서비스 지불의향금액이 높아진다는 다수의 연구(권진희 외, 2024; 유은영, 고재욱, 2025; Fu et al., 20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가격탄력제 적용을 받을 승산비가 11배 증가하는 것은 소득수준의 영향력
이 매우 지배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도 도입 시 우려되었던 이용자 계층화 현상을 방증하는 결과로 
구매력이 낮은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선택권을 발휘하기 어려운 한계를 나타낸다. 

한편, 이론적 검토에서 이용자 선택의 중요한 전제로 논의되었던 공급 경쟁 수준과 이용자의 정보 인지 수준, 

가격탄력제 적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품질 선호 요인 및 제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급 경쟁 수준의 경우, 품질 기반 기관 선택과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제공기관의 경쟁이 
가격탄력제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독점 상황에서도 가격탄력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용자 정보 인지 수준이나 품질 선호 성향이 가격탄력제 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현재 조건 하에서 가격탄력제는 서비스가 능동적이고 합리적 소비를 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효용을 주는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가격탄력제가 보증하는 품질 차별화의 특성을 
이용자가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 현재 가격탄력제 적용의 가장 명확한 기준은 제공인력의 자격이다. 

지자체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제공인력 자격을 정하고 이 조건을 충족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격탄력
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지자체가 가격탄력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제공인력 전문성 관리를 위해 
민간자격을 폐지하는 등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였고, 서비스 내용의 질적 표준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었다
는 점에서 제공인력 정보만으로 품질 격차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 요인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지역 단위의 제도 설계보다는 개별 제공기관이 설계 범위 내에서 실제로 가격탄력제를 
어떻게 적용하고 집행하는가의 차이가 이용자 선택 행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수준에서는 제도 설계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기관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이행시키려는 개입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가격탄력제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가격탄력제는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서비스 품질 경쟁에 따른 이용자 
선택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가격탄력제 정책 정보와 품질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김순양(2019) 등의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대로 서비스
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가 이용자 선택에 실질적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유경 외(2025b)는 가격탄력제 
도입 과정에서 이용자 뿐만 아니라 제공인력들도 충분한 정책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용자가 중시하는 다양한 품질 
요인이 서비스 선택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공급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공기관의 품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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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제공인력의 학력, 경력, 자격증 정보와 같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분석 결과 이러한 정보들이 가격탄력제 
적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내용적 차별성, 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정보 등 선택과
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품질 정보가 이용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탄
력제 서비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가 면밀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가격탄력제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서비스 구매력에 따른 이용자 계층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등급에 따른 가격탄력제 적용률의 큰 차이는 이용자 선택이 구매력에 의해 제한된다는 비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약을 받는 당사자가 이용자일 수도 있고, 공급자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격탄력제 도입 당시 저소득층 선택 배제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받은 바, 정부는 지자체가 저소득
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보건복지부, 2024). 이에 동일한 서비스에 등급별 
서비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1등급 이용자에게는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지역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제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등급 이용자에게 가격탄력제에 준하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도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의 비공식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어유경 외, 2025b). 즉, 

1등급 이용자는 가격탄력제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공급자에게 비용 부담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
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품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해지므로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공급자 부담을 가중하지 않으면서 구매력에 따른 이용자 계층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서는 1등급 이용자의 정부지원금 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향후 타 서비스로의 가격탄력제 확장을 고려한다면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바우처 서비스가 아닌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바우처 서비스에 적용할 경우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표준화가 이루어져 품질 차별화 요소를 부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바우
처 서비스는 도입 초기 소득 기준의 상한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소득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도 단기간에 이용자 구성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동시에 
퇴출 기제 도입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가격탄력제는 실제 구매력을 
가진 보편적 수요가 충분히 있고, 특히 서비스 종류와 품질 차별화에 대한 수요가 강한 신규 서비스에 도입하는 
것이 더 정책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가격탄력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신중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탄력제가 이용자에게 당장 고품질의 차별 신호를 주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자 행동의 변화를 유인
하여 품질 향상 및 차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승된 가격분으로 제공기관이 제공인력과 서비스 개발에 
투자하면 품질 경쟁이 활발해져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급자 관점에서도 가격탄력제 도입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가진 분석적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제도 설계 유형을 지역 기준으로 구분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 설계 유형 효과로 오인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지역 설계 유형의 수가 적어 그 효과를 정밀하게 추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모델의 보완이 필요하
다. 또한 가용한 분석 변수의 한계로 가격탄력제 적용의 영향 요인을 단층적으로 보았지만, 영향 요인들 간의 
관계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분석도 필요하다. 내용적으로는 전문성 외에도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 유형성 등 
사회서비스 품질 측정에 활용된 다양한 요인들이 품질 선호 변수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품질 외의 물리적 
접근성이나 편의성 등 이용자 편익을 다양하게 반영한 분석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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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사회서비스 가격 
정책 설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가격탄력제 서비스 선택은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수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단순한 이용 의향이나 지불 의향이 아니라 실제 선택 
행동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정책 성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본인부담금 설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유사한 서비스에 가격탄력제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에 대해 실증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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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ce elasticity system to the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 introduced as a pilot program in 2024.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300 users of the service across 11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s of need-related factors, 

choice-related factors, quality-preference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ce elasticity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the odds of 

adopting the price elasticity system increase significantly when the child is 

younger, the duration of service use is shorter, and the user’s income level is 

higher. In contrast, quality-preference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do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ce elasticity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th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promotes user choice through competition in service quality,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mitigate user stratification, and the potential for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to other services.

Keywords: Price Elasticty System, User’s Choice, Voucher,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 Quality of Service


